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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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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제어 : 원전 과세, 선택실험법, 지불의사액

JEL 분류 : C6, D8, Q3

                                  

접수일(2022년 11월 16일), 수정일(2022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2022년 12월 6일)

†본 논문은 202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학술지 형태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일부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제1저자(e-mail: hjeongpark@korea.ac.kr)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chosj0327@keei.re.kr)

자원 ․ 환경경제연구  제 31권 제 4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31, Number 4, December 2022 : pp. 531~559
DOI: https://doi.org/10.15266/KEREA.2022.31.4.531



• 532 •

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Nuclear Energy Tax using 

Choice Experiment

Hojeong Park* and Sung Jin Cho**

ABSTRACT :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ax in Korea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cost of nuclear power and to make more balanced taxation system considering 

LNG and coal power. This study adopts choice experiment meth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ossible new tax on nuclear power. The finding is that the tax on nuclear fuel is more preferable 

to other tax base with KRW2.19/kWh of WTP, compared to KRW1.46/kWh for nuclear waste. The WTP 

for using the tax revenue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y is KRW6.39/kWh compared to KRW6.12/kWh of 

WTP for fu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design of nuclear power 

taxation needs to focus more on the use of tax revenue than on the choice of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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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대 이후 원전 과세 논의는 외부비용 내재화와 연료원 간의 형평성 측면 등 여러 

배경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원전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 및 일상적 원전 운영에 따

른 방사성누출 피해위험 등 숨은비용(Hidden costs) 혹은 외부비용을 조세 및 부담금 등

의 형태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 중 유

류, 천연가스, 석탄은 재정 확보 외에 환경 개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

나, 원전 연료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료원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승래·박광수(2012) 및 김승래(2013), 이중교(2016), 조성진·박광수

(2020)의 연구는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는 이견이 있으나 원전 외부비용의 가격 내재화

와 연료원 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전에 대한 신규 과세는 개별소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혹은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으며, 과세 목적(외부비용 내재화, 연료원 간 과세 형평성, 재

정확충, 사고위험대응기금 재원 마련 등), 재원 활용방식, 세율 수준 등 쟁점 사항이 존재

한다. 원전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원전 및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낙후된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의 증세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해 새로운 세목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1) 관련 연구로는 정종필

(2014), 박병희(2015), 김필현(2016), 최병호·이근재(2013), 유태현·강민구(2016), 박우

영(2018)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원전 혹은 관련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과세 도입 타당성, 과세 근거, 과세 대상,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조성진·박광수, 

2020).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논의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학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입법부 및 정부, 전문가 등 정책공급자 내

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1)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해 반영되었으나, 법률안이 실제 통과되어 시행된 

사례는 없다. 조성진·박광수(2020)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세 형태(대부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후

핵연료 세목 신설에 대한 발의 법률안이 4건, 핵연료 신설이 2건 발의되었으며, 그 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자

체를 방사성비상계획 관할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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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과세 형태, 과세 부과 근거 및 목적, 세수 활용방식, 세

율 수준 등 정책소비자(국민)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기반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다.

선택실험법은 원자력 관련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한 다양한 연

구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바 있는데, Cicia et al.(2012)의 경우 이탈리아 국민의 원자력, 

화석연료,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바 있다. Murakami 

et al.(2015)은 원자력 발전이 갖는 장단점에 주목하여 선택실험법에 의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Schneider and Zweifel(2013) 역시 원전 관련 선택실험법 연구인데, 원자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스위스 시민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속성으로는 

지불금액, 블랙아웃 횟수, 폐기물, 누출피해액, 보험커버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국내 관

련 연구로서 배정환(2013)을 들 수 있는데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 수용성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자력 과세 관련 핵심 논쟁 사항

들을 선택실험법의 설문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UN(2021), Stavins 

(2019), Klenert et al.(2018) 등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중차대한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

세 혹은 환경세, 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물질 등 외부비용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피

구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사전적인 국민 수용성 분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북유럽을 포함한 EU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 혹은 탄소가격 부과 체계 등을 도입할 때, 정책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 및 사전 수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Carattini et al., 2017). 

원전 과세 도입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선택실험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과세 방

식에 대한 속성과 각 속성별 수준에 대한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발의된 법률안들과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핵심 논쟁 사

항(가령 과세 대상, 과세형태, 세율 수준, 재원활용 방식 등)을 참고하여, 세 가지 속성을 

설정하고, 각각의 속성에 대한 3~4개의 수준을 지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선택실험법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카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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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별 응답자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선택실험법의 추정 결과를 통해 원전 신규 과세 방

식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방법론인 선택실험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고 속성변수의 선정과 문항설계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설문조사 수행 과정 및 결과

를 제시하고, 속성별 지불의사액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4장

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기여 및 한계를 기술한다. 

Ⅱ. 분석방법

연구를 위한 선택실험법(CE)은 다음의 4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1단계는 선택실

험의 설문항목 설계로서 응답자의 편향, 연구자의 의도된 혹은 비의도된 의견이 반영되

지 않도록 중립적 관점에서 설문을 설계한다. 원전 과세 대상, 재원의 활용,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적 지불의사액(즉, 원전 과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

한다. 속성가치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구성 시 직교성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설문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설문항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전 테스트(pretest)를 통해 설계된 설문조사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2단계는 설문 본조사의 수행이다. 전문 설문업체를 선정하고 모집단 및 표본을 설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명 규모의 조사를 수행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1차 기본통계 

분석을 거쳐 선택실험법에서의 모형 추정을 위한 데이터 형태로 정리한다.

3단계는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결정이다. 선택실험법 추정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검증된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활용하는 데, 동 모형은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혼합로짓모형의 경우 로그우도함수의 닫힌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바 시뮬레이션된 로그우도함수의 최대우도함수를 탐색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Matlab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화하며 연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할톤시퀀스 방식(Halton sequence method)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는 선택실험법 추정 결과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다. 즉 원전 과세 대

상과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상대적인 선호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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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설계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핵심 속성과 각 속성별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원전 과세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핵심 쟁

점사항을 설문조사 설계와 연계함으로써 국민(혹은 전기소비자)은 어떠한 과세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한다. 

원전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먼저 과세 형태가 있다. 원전에 대한 과세를 국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혹은 기금 등 어떤 형태로 부과할 것인

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두 번째 쟁점은 과세의 목적이다. 과세 목적은 타 연료원과

의 형평성, 사고위험대응 등 외부비용 내재화, 발전소 주변 지자체의 원전 안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원 활용방식(세수 용처)이다. 세수 활용은 원전 산업과 안전성 증진, 

원전 주변지역 지원,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으로는 

원전 연료(핵연료), 원전 설비용량(원전 시설규모, MW), 방사성폐기물 등이 주로 거론

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세율 수준이다.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별로 발의된 법률

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2) 그리고 국내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합의된 추정치는 저

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3) 이 연구에서는 위 쟁점 사항 중 과세 대상, 재

원 활용방식, 세율 수준을 선택실험법의 속성으로 반영하여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여

기에서 세율 수준은 선택실험법에 사용되는 속성 중 하나이면서 개별 속성의 수준별 지

불의사액(WTP)을 나타내는 가격변수(원/kWh로 표현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즉 지불 

가능한 최대의 세율 수준을 의미)이다.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원전 외부비용 추정치는 적게는 1원/kWh 미만에서 크게는 60원/kWh 이상이며, 주로 원

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되어 발의된 법률안의 세율 수준은 대부분 1~2원/kWh의 범위임. 

3) 원전의 외부비용 추정연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정부용역을 통해 수행되었지만, 제시

된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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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재원 활용방식, 세율 수준 각각에 대한 선택 대안(수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한 수준은 원자력 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시설규모(설비

용량, MW)로 설정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선택 대안에 대

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 해외 유사 사례도 소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혹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과세 대상에 대한 설정을 과세 목적과 연계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과

세 대상의 대안별 설명에서 세금 부과 방안과 과세 목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다.

과세 대상의 선택 대안(수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과세 대상 중 한 대안인 원자

력 연료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석탄과 LNG에만 과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 연료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독일의 원

자력 연료세를 해외 사례로 제공하였다. 또 다른 대안인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의 

설명을 제공하고 스페인의 방사성폐기물 과세 사례를 소개하였다. 원전 시설규모는 ‘이 

방식은 발전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

들면서 감소하는 세금 수입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전 시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

다’의 내용을 제공하였고, 프랑스와 핀란드 사례를 소개하였다(<부표 1> 참조).

‘재원 활용방법’ 속성에 대한 선택 대안(수준)은 원전 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지

역 지원 재원,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으로 설정하였다. 재원 활용방

법의 각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

호하는 세수 활용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재원 활용 대안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과세 부과가 더 적절한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령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면, 이는 세수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정부가 소비활성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다

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과세의 형태는 개별소비세와 같

은 국세의 형태가 더 적절하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의 형태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 

만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가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 

과세 형태는 보통세보다는 세수 용처를 특정(earmarked)하여 사용하는 목적세가 더 적

절할 것이며, 기후위기대응은 지엽적 이슈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므로 지방세(지역

자원시설세 등)보다는 국세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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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에 대한 수용성이 크다면, 이에 부합하는 과세 형태는 목적

세와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등)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은 원

전이 입지하거나, 탈원전 정책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을 보상하는 성격이 크

므로, 세수는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는 지역과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 산업 

및 안전 재원’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에 부합하는 과세 형태는 

목적세 혹은 부담금(또는 기금)이 더 적절해 보인다. 세수를 원전 산업진흥 혹은 안전 분

야에 사용한다면 세출 용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목적세 혹은 부담금의 형

태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입과의 연계가 자연스럽다. 만일 미래 발생 가능한 원전 사

고위험에 대응할 목적으로 과세를 부과한다면 조세보다는 보험 성격의 기금(혹은 부담

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조성진·박광수, 2020, p.92). <부표 

2>는 선택실험법 설문조사 설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원 활용방법’의 선택 대안(수준)

별 내용을 보여준다. 

마지막 속성으로 세율 수준을 정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세율은 선택실험법의 속성

임과 동시에 응답자가 다양한 원전 과세 선택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원/kWh 단위로 

표기된 세율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 변수이다. 세율에 대한 선택 대안(수준)은 3원/kWh, 

7원/kWh, 11원/kWh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원전에 부과되고 있는 제세부담금 수준

(약 3원/kWh), 국내외 원전 외부비용 추정치(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추정치),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인식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세율에 대한 선택 대안을 이와 같이 설정한 것이다. 

원전에는 1원/kWh의 지역자원시설세(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약 2원/kWh의 지원

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추정치는 그 범위가 매

우 넓으나 정책당국의 에너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치(사고위험비용)는 약 5~11

원/kWh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다.4) 아울러 정책당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

구원(2018)5)에 의뢰하여 수행된 연구의 원전 외부비용(사고위험비용) 추정치 역시 

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외부비용 추정치는 5.72원/kWh,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외부비용은 8.11

원/kWh이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의 원전 외부비용은 약 11원/kWh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추정치는 비공개 자료임).

5) 이근대 외.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p. 54 / p. 59 / p. 63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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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원/kWh로 제시되고 있다. 

세율 수준의 선택 대안 설정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의 결과도 

고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각각 2017년도와 2018년에 수행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결과를 참고하

였다. 이 두 조사의 결과는 매유 유사한데, 5% 미만의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5~10%, 그리고 수용할 의사 없음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왔다(<그림 1> 참고). 

<그림 1> 전기요금 인상의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수용범위 설문 결과>

자료: 1) 이승준 외, 2017. 12,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

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17-12, p. 39의 <그림 3-8>.

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2. 9,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

황조사｣, p.48의 <그림 27>,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위탁하여 수

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임.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세율 선택 대안을 3원/kWh, 7원/kWh, 11원/kWh

로 설정하였다. 한편 2020년 전력 판매실적 기준으로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률은 개략적으로 1%, 2%, 3.5%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

량을 350kWh로 가정했을 때, 월간 전기요금 인상액이 각각 540원, 1,080원, 1,890원 인

상되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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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율 선택 대안별 전기요금 인상률 및 인상액 

세율 수준 3원/kWh 7원/kWh 11원/kWh

전기요금 인상률(%)  1% 2% 3.5%

전기요금 인상액(월간, 원) 540원 1,080원 1,890원

세수 규모(억 원)  4,500억 원 11,000억 원 17,000억 원

주: 1) 원자력 발전량은 2020년 실적(약 152.3TWh)을 적용하였음.

2)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을 350kWh로 가정할 때, 월간 전기요금은 약 54,000원 수준임(주택용 

저압 기준). 

자료: 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전력통계월보 각호 참고,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7&menuCd=FN050301 

(최종접속일: 2021.3.23.).

2)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2020년도판 한국전력통계(제89호),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9&menuCd=FN05030103 

(최종접속일: 2021.3.23.).

설문조사는 대상자(응답자) 선정, 에너지 이용사항, 원전 과세 방식, 일반사항으로 구

분하여 설계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일반사항은 응답자의 성향분석을 위한 항목이며, 에

너지 이용사항은 응답자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원전 과세방식에 대

한 설문의 경우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문항 설계 시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여 5개의 선택카드를 제시하였다. 

2. 추정모형

혼합로짓은 상당히 유연한 모형으로서 다양한 확률효용 모형을 근사 추정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Train(2003)이 정리하였듯이 혼합로짓모형은 표준로짓모형

의 세 가지 제약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는 무작위 선호변동(random taste variation), 비

제약 대체패턴(unrestricted substitution pattern), 잠재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in unobserved factors over time)이다. 또한, 프로빗(Probit) 모형처럼 정규분포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혼합로짓모형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개별적 분석

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는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의 가정과 같은 조건부로짓(Conditional Logit Model)의 한계점을 해

소할 수 있다. McFadden(1974)에 의하여 개발된 조건부로짓은 IIA의 가정을 따르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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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 선택의 확률이 독립적인 속성에 의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조

건부로짓의 한계점은 관찰된 특성의 선호도 이질성만을 설명할 수 있으며, 관찰되지 않

은 특성으로 인한 선호 이질성의 존재로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합형로짓모형이 활용된다. 이 모델은 하나 이상의 매개변

수가 무작위로 분산시켜 표준적인 형태의 조건부로짓을 확장한다. 응답자를 n, j를 n의 

선택하는 대안(Alternative)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 식의 는 대안에 대한 관찰되는 선택을 의미하며, 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

(Random으로 처리)이다. 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는 관찰된 대안

을 의미하며, 은 대안을 선택한 특정인을 의미한다. 

  
′  (2)

은 개인 이 번째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의 특성 벡터를 의미하며 
′ 은 개인 의 

파라미터 벡터를 의미한다. 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 
 Pr        ∀ ≠ 
 Pr      ∀ ≠ 

 (3)

위 식을 재구성할 경우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은 매개변수이다.

 



  



exp 

exp 
 (4)

만약, 응답자가 대안들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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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는 결국 응답자가 와  간에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은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혼합로짓모형은 모형의 계수가 의사 결정자에 따라 다

를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혼합로짓모형의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

현된다.

 



  



exp

exp 
  (6)

혼합로짓모형의 선택확률은 위와 같이 모든 값에 대해 적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파라미터 는 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  는 의 밀도함수를 의미하는 데, 계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

사 결정자가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는 연속함수로 가정

하며 의 분포함수는 정규분포함수, 로그정규분포함수, 삼각분포함수, 균등분포함수 

등이 사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나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로그정규분포는 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선택확률함수에 적분이 포함되어 있어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불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로그우도함수(simulated log 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하는 를 다음의 단계를 통해 추정한다. 우선, 의 초깃값이 설정한 

후  을 통해 를 추정하며 번째 추출할 경우  로 명명한다. 총 번 반복하여 평

균값인 시뮬레이션 된 확률을 도출한다. 






  






  



exp
 

exp
 

 (7)

이를 로그우도함수에 대입할 경우 다음의 식을 구할 수 있고 이때 본 식을 최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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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시뮬레이션된 최우추정량(maximum simualted likelihood estimator, MSLE)이 

된다.

  
  




  



ln
 (8)

여기에서 는 더미변수 벡터로 이 를 선택할 경우    또는   을 의미한

다. 만일 응답자 한 명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시할 경우, 식 (8)은 아래의 식 (9)로 변형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선택 상황 에서 대안 를 선택할 경우,   로 표기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0으로 표기한다. 
은 개별 의 번째 선택의  분포를 의미한다. 

 
  




  







  



exp
 

exp
 


  (9)

지불의사액은 해당 변수의 계수추정값을 price 변수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Ⅲ. 추정 결과

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은 설문 앞단에 배치하며 일반사항은 응답자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원전 

과세 방식 뒤에 배치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지역과 응답자의 연령, 성별을 확인하였

다. 거주 지역에 대한 설문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선택카드를 제시하되, 

인접 도(행정구역)를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정확한 연령 및 성별을 확인하기 위하

여, 연령의 경우 주관식 형태로, 성별의 경우 객관식 형태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전기요금의 소비 성향이 가구원 수, 세대주 및 주택 유형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에 대한 설문항목을 제시하였다. 가구원 수에 대한 응

답자의 혼돈을 막기 위하여, 가구원의 정의를 설명글로 제시하였고, 응답자가 가구주와 

세대주에 대한 착오로 응답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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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보고서6)를 참조하여, 가구주 정의를 제시하였다. 주택 유형의 경

우,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7)을 참조하여, 주택의 정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설명글로 제

시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설문 항목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20)8) 

및 에너지총조사표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항목(에너지경제연구원, 2014)9)을 참고하여 

보기를 제시하였다. 이때 객관식과 주관식 항목을 동시에 제시하여, 응답자의 소득분포 

현황에 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주관식 항목은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구소득 확인방법을 설명글로 제시하였다. 설문 목적에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중퇴/졸업 그리고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문 항목을 설계하였다.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설문 설계는 원전 과세 대상, 재원 활용방법, 원전 과세율로 구

분된다. 원전 과세 대상은 원자력 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시설규모로 구분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응답자를 위해 각 과세 대상 대안(수준)에 대한 사진 및 

관련 설명을 제시하여 대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재원 활용방법의 경우, ‘원전산업 및 안

전 재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왼쪽에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련된 그림을 

배치하여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원전 과세율의 경우, kWh당 3원, 7원, 11원을 제시하였

다. 원전의 기저발전 특성으로 원전에 대한 추가 과세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 설문 왼쪽에는 각 과세율별 전기요금 인상률 및 4인 가구 기준 인상액

을 모두 제시하여, 응답자의 원전 과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설문 문항은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제시될 설

문유형 구성을 위하여,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설문 문항은 응답자에게 총 5번 제시되었으며, 한 개의 문항 당 3가지 선택

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시 제시된 프로파일 중 응답자가 선호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미선택 항목(No-Choice Alternatives)을 추가하였다.

6)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

7)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17. 주거실태조사 지침서 .

8)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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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본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중순에 예비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였으며, 사전설문 조사에서 특별한 편

향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 단계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21년 7월에 실시하였고, 설문문항 수는 총 16개 문항이다. 응답자의 

설문 집중도를 고려하여, 전체 설문지를 동시에 제시하지 않고 한 페이지에 문항 하나씩

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더하여 설문 응답 중 보기 및 설명글을 읽지 않는 불성실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문항으로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설문을 진행하였

다. 본 설문 대상자는 총 1,000명으로서, 응답자의 거주지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울산/

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 제주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것으로 관련 분포는 에너지결합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너지경제연

구원·한국에너지공단, 2017)10)를 참조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주관식으로 본인 연령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나, 기초통계는 20

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하나의 성별에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수의 응답자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가구원 구성은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국토교통부, 

2017)를 참조하였으며, 4인, 3인, 2인, 1인 가구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월 소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20년) 

및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항목(에너지경제연구원, 2014)을 참고하

여 설문항목을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월소득 현황은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2>는 기본모형인 혼합로짓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3>은 혼합로짓 결

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과세 대상 및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결과를 보여

준다. 과세 대상과 관련된 변수로 ‘fuel’(원자력 연료 대상 부과), ‘waste’(폐기물 대상 부

과), ‘capacity’(원자력 시설규모 대상 부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재원활용과 관련된 

10)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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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industry’(원자력 산업 육성 및 원전안전), ‘forlocal’(원전지역 경제), ‘economy’

(국가경제 활성화), ‘renewable’(기후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이 포함된다. 위

의 변수들은 확률 모수(random parameter)로 추정하였으며, ‘price’는 고정 모수(fixed 

parameter)로 추정하였다. 

<표 2> 혼합로짓 추정 결과: 기본 모형

Choice Coef. Std.Err [95% Confidence]

Mean

Price ‒0.07198* 0.016472 ‒0.10426 ‒0.03969

Fuel 0.147175* 0.071714 0.006619 0.287731

Waste 0.088029** 0.043265 0.003231 0.172828

Capacity ‒0.2352 - - -

Industry 0.400409* 0.032682 0.336353 0.464464

Forlocal 0.280619* 0.047736 0.187059 0.374179

Economy 0.501479* 0.034406 0.434045 0.568912

Renewable 0.478335* 0.032867 0.413917 0.542753

SD

Fuel ‒0.01953 0.075793 ‒0.16808 0.129021

Waste ‒0.6629* 0.062376 ‒0.78515 ‒0.54064

Industry 0.217483* 0.02433 0.169799 0.265168

Forlocal 0.51442* 0.030675 0.454299 0.574541

Economy ‒0.52745* 0.043769 ‒0.61324 ‒0.44167

Renewable ‒0.05035 0.078358 ‒0.20393 0.103229

주: 1) Capacity는 효과표기(Effect code)로 추정이 아닌 계산된 값으로서 해당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음.

2) Mean은 평균값, SD: 표준편차를 의미함. 

3) *, **, ***은 각기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3> 기본 모형의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 
(단위: 원/kWh)

속성 변수(선택 대안) 지불의사액(WTP)

과세 대상

Fuel(원자력 연료) 2.0

Waste(방사성폐기물) 1.2

Capacity(원전 시설규모) ‒3.3

재원 활용 방식

Industry(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5.6

Forlocal(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3.9

Economy(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6.7

Renewable(기후위기대응 재원) 6.6

주: 각 속성별 지불의사액(WTP)은 속성 변수의 모수추정치를 가격변수 추정치로 나눈 것에 (‒)를 취하

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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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형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는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액 순서는 먼저 과세 대상 방식의 경우, 원자력 연료 과세(2.0원/kWh) > 폐기물 

과세(1.2원/kWh) > 원자력 시설규모(용량) 과세(‒3.3원/kWh)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여

기에서 원자력 시설규모(용량)의 지불의사액은 음(‒)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설비용량에 

비해 원전 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과세에 대한 선호가 원전 시설규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후술하기로 한다. 

과세 활용 방식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는 ‘economy’(국가경제 활성화), ‘renewable’

(기후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이 가장 선호되는 대안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industry’(원자력 산업 육성 및 원전안전), ‘forlocal’(원전지역 경제)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원전 과세 대상에 대한 속성보다 원전 재원 활용 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의 

평균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Stata 추정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추정 결과에는 큰 차

<표 4> 혼합로짓 추정의 Matlab 및 Stata 결과 비교

Choice
Stata

Matlab

Halton Random draw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Mean

Price ‒0.07198 0.016472 ‒0.0887  0.0185 ‒0.0790 0.0183

Fuel
0.147175

(2.04)
0.071714

 0.1609

(1.81) 
 0.0800

0.1662

(2.10)
 0.0782

Waste
0.088029

(1.22)
0.043265

0.1015

(1.14)
 0.0500 

0.0988

(1.25)
0.0475

Industry
0.400409

(5.56)
0.032682

0.4732

(5.33)
0.0407

0.4356

(5.51)
0.0400

Forlocal
0.280619

(3.90)
0.047736

0.3353

(3.78)
0.0549

0.3054

(3.87)
0.0540

Economy
0.501479

(6.97)
0.034406

0.5879

(6.63)
0.0417

0.5544

(7.02)
0.0392

Renewable
0.478335

(6.65)
0.032867

0.6006

(6.77)
0.0563

0.5288

(6.69)
 0.0532

주: (  ) 안은 지불의사액 추정치(WTP)이며, Halton sequence는 각각 500번 수행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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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지만, ‘economy’와 ‘renewable’의 경우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WTP 순위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선호하는 대안 없음(no choice)’, 즉 현상유지(status quo) 대안을 나타내

는 대안특화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ASC)도 고려하고 있다. 혼합로짓 추정 

시 ASC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ASC는 ‘no-choice’의 현상유지(status quo)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Ben-Akiva and Lerman, 1985).11) ASC를 고려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각 속성들로 반영되지 않

는 특정 대안의 효용증감을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소득수준, 

응답자 거주 지역, 응답자의 환경단체 가입 여부에 대해 ASC를 고려하였다. 소득과 응

답자 거주 지역 변수인 income과 region은 응답자별로는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추정 

시 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ASC와의 상호작용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원전이 밀집한 지역(특히 부·울·경 지역)만을 대상으로 특히 ‘capacity(원전 시

설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하여 원전 주변 지역과 타 지역 간의 ‘capacity(원전 시설규

모)’에 대한 지불의사액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와 <표 6>은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도출한 혼합로짓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5>의 추정에 따르면, ‘ASC*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선호하는 대

안 없음(no choice)’, 즉 현상유지(status quo)에서 소득에 따른 효용증감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ASC*region’은 ‘선호하는 대안 없음(no choice)’과 원전지역 더미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추정값은 0.25 로서 양(+)의 부호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지닌

다. 따라서 이는 원전지역 응답자의 경우 ‘선호하는 대안 없음(no choice)’, 즉 현상유지

(status quo)의 효용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부산, 울

산, 경남의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원전 주변 

지역 더미변수로서 정의하기에는 지역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한계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한다.

11) ‘no-choice’에 대해 ASC=1, 그렇지 않은 경우는 ASC=0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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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SC를 고려한 혼합로짓 추정 결과

Choice Coef. Std.Err [95% Confidence]

Mean

Price ‒0.07223* 0.016476 ‒0.10452 ‒0.03994

Asc*Income 7.17E‒05 0.000206 ‒0.00033 0.000476

Asc*Region 0.25089* 0.113456 0.028522 0.473261

Fuel 0.146842* 0.071719 0.006275 0.287409

Waste 0.088034* 0.04322 0.003325 0.172744

Capacity ‒0.23488 - - -

Industry 0.424788* 0.041323 0.343796 0.50578

Forlocal 0.305734* 0.05401 0.199877 0.411591

Economy 0.525968* 0.042797 0.442089 0.609848

Renewable 0.502631* 0.041366 0.421555 0.583707

SD

Fuel ‒0.01949 0.075782 ‒0.16802 0.129044

Waste ‒0.66088* 0.062372 ‒0.78312 ‒0.53863

Industry 0.217196* 0.024393 0.169386 0.265005

Forlocal 0.513561* 0.030627 0.453533 0.573589

Economy ‒0.52627* 0.043686 ‒0.61189 ‒0.44064

Renewable ‒0.0435 0.07846 ‒0.19728 0.110275

주: 1) Capacity는 효과표기(Effect code)로 추정이 아닌 계산된 값으로서 해당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음.

 2) Mean은 평균값, SD: 표준편차를 의미함. 

 3) *, **, ***은 각기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6>에서는 환경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

울러 동 표에서는 원전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과세 대상 대안 중 원전 시설규모(capacity)

에 대한 조세부과의 효용 증대 결과(‘local*capacity’)도 제시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환경단체에 가입한 응답자는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ASC*env’ = ‒1.25128),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응답자일수록 외부성과 관련된 과세의 수용성이 더 높다는 점에

서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환경단체 가입의 더미변수로 추정하는 방식 외에 환

경단체 가입 그룹과 비가입 그룹을 분리하여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에는 더미변

수 추정 결과와 중복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리추정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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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SC 및 원전 밀집 지역을 반영한 혼합로짓 추정 결과

Choice Coef. Std.Err [95% Confidence]

Mean

Price ‒0.0749* 0.016588 ‒0.10741 ‒0.04239

ASC*income 8.26e-05 0.000208 ‒0.00032 0.00049

ASC*region 0.308755* 0.118021 0.077439 0.540072

ASC*env ‒1.25128* 0.159376 ‒1.56365 ‒0.93891

Region*capacity 0.282294*** 0.17497 ‒0.06064 0.625228

Fuel 0.164083* 0.073934 0.019175 0.308992

Waste 0.109609* 0.045365 0.020695 0.198523

Capacity ‒0.27369 - - -

Industry 0.380701* 0.041655 0.299059 0.462344

Forlocal 0.265186* 0.054398 0.158567 0.371804

Economy 0.478392* 0.043189 0.393744 0.56304

Renewable 0.458268* 0.04163 0.376675 0.53986

SD

Fuel ‒0.02031 0.07581 ‒0.1689 0.128271

Waste ‒0.65781* 0.0627 ‒0.7807 ‒0.53492

Industry 0.210967* 0.024648 0.162657 0.259277

Forlocal 0.503657* 0.030324 0.444217 0.563098

Economy ‒0.52291* 0.043885 ‒0.60892 ‒0.4369

Renewable ‒0.03529 0.07559 ‒0.18338 0.112805

주: 1) Capacity는 효과표기(Effect code)로 추정이 아닌 계산된 값으로서 해당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음.

 2) Mean은 평균값, SD: 표준편차를 의미함. 

 3) *, **, ***은 각기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6>의 ‘local*capacity’의 추정 결과는 원전지역 거주 응답자는 원전 시설규모(설

비용량) 기준 조세부과에 대한 효용 증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계속운전의 지

불의사액(WTP)을 조건부가치법(CVM)으로 추정한 박호정 외(2018)연구에 의하면, 원

전 주변지역과의 인접성이 응답자의 원전계속 운전 수용성 여부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원전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편

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자치단체

의 더미변수를 원전 주변지역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다음의 <표 7>은 소득 수준, 응답자 원전지역 더미변수, 환경단체 가입 여부 등의 대

안특화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ASC)를 반영하고, 더하여 원전지역 거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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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원전 시설규모(설비용량)에 대한 과세부과의 효용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한 

속성별 선택 수준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정리한 것이다. 즉 <표 6>의 혼합로짓 추정결과

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것이다.

<표 7> ASC, 원전 밀집 지역 변수를 반영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 

(단위: 원/kWh)

속성 변수(선택 대안) 지불의사액(WTP)

과세 대상

Fuel(원자력 연료) 2.19

Waste(방사성폐기물) 1.46

Capacity*(원전 시설규모) ‒3.65

재원 활용 방식

Industry(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5.08

Forlocal(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3.54

Economy(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6.39

Renewable(기후위기대응 재원) 6.12

주: 각 속성별 지불의사액(WTP)은 속성 변수의 모수추정치를 가격변수 추정치로 나눈 것에 (‒)를 

취하여 계산함.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보면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

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

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및 석

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자력 연료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

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역시 폐기물에 대한 외부효과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지불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 시설규모에 대한 과세의 지불의사액은 2순위인 방사성폐기물 대비 약 5원/kWh

의 격차를 보이고, 부호 역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지난 탈원전 정책 영향 하에서 원

자력 발전시설의 용량 기준 부과방식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은 이러한 과세를 ‘원전을 가

동하느냐의 여부’로 인식하여, 마치 원전 시설에 대한 과세가 원전 가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받아들여 이러한 방식의 과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전의 경우 현재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서 원전 시설규모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원자력학회(2021)의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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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 이용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더하여 응답자들은 탈원전 정책으

로 원전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세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원전 시설규모를 대상으로 또 다

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음(‒)의 지불

의사액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Murakami et al.(2015)의 경우 재생에너지

에 비해 원자력 발전이 음(‒)의 지불의사액으로 추정된 바 있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 기후위기

대응 재원(6.12원/kWh),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5.08원/kWh),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3.54원/kWh)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과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재원 활용방식보다 상대적으

로 더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lenert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관

련 과세의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녹색재

정 등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활용되는 사업보다 수용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불의사액

이 기후위기대응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이는 설문조사가 수행된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재원 활용방식 중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은 각각 5.08원

/kWh, 3.54원/kWh의 지불의사액을 보이고 있어, 기후위기대응과 국가경제 활성화 방

식에 비해 응답자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세 대상 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 수준

보다는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원 활용방식 중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가지 이유로는 국민 전체와 원전 주변지역간의 

‘편익-비용’ 불균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수를 원전 주변지역에만 활

용하면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나, 편익은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주어지므로, 이러한 방

식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인 선호도는 가장 낮지만 원

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에 대해 응답자들이 3.54원/kWh 수준의 과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

향이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과세 대상으로는 원자력 연



원자력 발전 신규 조세 도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

• 553 •

료와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시설규모(설비용량)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은 기후위기대응 및 국가경제 활성화로 사용하는 것이 원전산업 및 안전과 원

전 주변지역 지원보다는 더 선호된다. 평균적인 지불의사액을 비교해 볼 때,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전 과세 설계는 과세 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과세 대

상 중 원전 시설규모의 지불의사액이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원 활용방식 

중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기후위기대응 혹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발전방식 중 원자력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전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추정 결과를 국내 원전 과세 쟁점사항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들은 과세 

대상 방식 중 원자력 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 시설규모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원전 과세의 부과 근거는 

과세 형평성과 환경개선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하여 과세 대상 

대안들의 지불의사액 수준(‒3.65 ~ 2.19원/kWh)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원

자력 연료 혹은 방사성폐기물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는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재원 활용에 대한 지불의사액(3.54~6.39원/kWh)은 방식별로 수준 차이는 있지

만 과세 대상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안 중 특히 국가경제 활성화

와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원전 과세에 대한 과세 목적이 단순히 원전 정책에 따라 감소하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소비활성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물론 원전 산업 및 안전,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도 낮

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세수의 우선순위는 경제 활성

화 또는 기후위기대응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선택실험법의 속성(과세 대상 및 재원 활용방식)과 속성별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감

안할 때 과세 형태는 부담금(혹은 기금)보다는 조세(개별소비세)가 더 적절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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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서는 지방세(예: 지역자원시설세)보다 국세(예: 개별소비세)가 더 부합할 수 있

다. 한편 재원 활용방식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지불의사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형태를 목적세로 할지 아니면 보통세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기 어렵다.12) 다만, 보통세로 부과되더라도 조세당국이 해당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인프라 등에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가 더 적절한

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Ⅳ. 결 론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 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과세 개편은 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

(second-best)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 확보만을 위한 과세는 소비자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수된 세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위기대응’이나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 수용

성 측면에서는 더 부합할 수 있다. 

차선책은 경제적 효율성의 일부를 희생하나, 정치권과 대중의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원전 신규 과세 도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과세 도입 자체의 논의는 국민 수용성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 특히 납세자의 담

세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 부합 정도와 세입과 세출의 연계

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

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적·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된 국내외 계량분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

으며,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식 및 분석방법론은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된 다양

12) 세법에 의해 그 조세수입의 용도(지출목적)가 특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조세는 보통세가 원칙이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회예

산정책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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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쟁점 사항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그 정책적 기여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본 연구는 원전 과세 도입 자체에 대한 수용성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점, 원전 주변지역의 수용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

다. 향후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설문 질의 설계

와 직접 대면방식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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